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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4. 24.(금)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 대법원‘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판결 이후 첫 승소 

법무부는 2026. 4. 22.(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음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경 

사이 매각한 사실이 확인하고 2026. 1. 14.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선준이 1912.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 22.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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